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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rgues that expanding the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MFA) may 

mitigate existing agricultural problems. To do that this study redefines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MFA and presents practical tasks to achieve it. Theorizing the 

MFA begins with the theory of sustainability and first identifies the link between 

sustainability and MFA. Later,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ustainability theories, we examined where the false linkages leading to the 

destruction of environmental and social relations originated, and employed the 

(Re)productivity [(Re)produktivitat] theory in order to obtain alternatives. Research 

shows that welfare effects of the MFA on humans and the environment are not 

less than those derived from the agricultural products supplied to the real market, 

but the values are not recognized. The absence of proper care and compensation is 

the basis of agricultural problems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acknowledges 

that the MFA is as much worthy as real agricultural production, and insists that 

appropriate compensation and care should be given to humans (farmers) and nature 

(agricultural ecosystem) in order to maintain and expand the MFA. In other words, 

a virtuous cycle between sustainability and the MFA means that the process 

spreads sustainable farming methods to expand the MFA, forms social consensus 

on it, and pays fair remuneration for agriculture from the public sector. Transition 

to such a virtuous cycle requires re-establishing the definition and scope of the 

MFA, implementing targeting policy, motivating policy targets, strengthening 

human capacity, and arranging maturit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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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징후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실질 농가소득이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농업소득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기 어렵다.’는 현주소를 방증하고 있다. 농

가 수와 농업 인구가 꾸준히 주는 가운데. 국가 전체 GDP와 고용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

는 비중 역시 감소하고 있다. 대규모 가축 질병과 식품 안전 문제 그리고 악취와 환경오염 

이야기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렇다면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어 온 원인은 무엇인가? 이 연구에서는 경제 

지속가능성과 사회 ․ 환경 지속가능성 간 균형이 무너졌지만 기존 정책 기조가 이러한 불화

(不和)를 심화시켰으며, 특정 정책을 시행한 후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지 않아서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본다. 이 연구는 그동안 제기되어 

온 다양한 대안 중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을 확충하여 지금까

지 쌓여온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여기에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북돋

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농정 방향으로 전제로 하였는데, 최

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이나 농민 수당 논의의 기본 방향

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논의의 근간인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무

엇인지, 이러한 역할을 지렛대 삼아 농업 부문이 어떠한 식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 등에 대

한 논의는 부족하다. 따라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한국 맥락에서 나름대로 정의하고 기대 

효과를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 논문의 목적은 1)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지속가능성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2) 한국 농업 맥락 속에서 다원적 기능의 개념 및 

범위 정립과 지향목표를 제시하며, 3) 이를 지향하고자 할 때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제2장에서는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 실태와 원

인을 진단한다. 제3장에서는 다원적 기능 확충과 지속가능성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분석

한다. 제4장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에 필요한 실천 과제를 제안한다. 

Ⅱ.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 실태와 약화 원인 진단

지속가능한 농업을 다룬 다수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고, 보다 넓은 

사회와 상호작용을 맺으며, 자연자본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유지하면서 환경 ․ 생태 

부담을 과중하게 지우지 않는 것”을 지속가능한 농업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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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definition on sustainable agriculture

Source Definition

SAI Platform1)

“The efficient production of safe, high quality agricultural products, in a 

way that protects the natural environment, improves the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of farmers, their employees and local communities and safeguards 

the health and welfare of all farmed species.”

Giovannucci

et al. (2012)

“The sustainable agricultural system may, beside food production, play a role 

in enhancing multifunctionality, reducing environmental burdens, increasing 

biodiversity and nutrition sources, improving producers well-being.”

von Wirén-Lehr (2001), 

Sydorovych, and

Wossink (2008)

“A major system of concern and agricultural production is considered to be 

sustainable, if its productivity is maintained on the long run; directly or 

indirectly utilized resources are pre-served; profitability of production and 

therefore financial in-come of farmers is guaranteed.”

Yunlong and 

Smit (1994)

“For agriculture to be sustainable it must be biophysically possible, socio- 

politically acceptable and technically and economically feasible.”

Source: Modified Heo. et al. (2018)

그러나 현실에서 위와 같이 경제 ․ 사회 ․ 환경 측면 지속가능성을 모두 충족하는 사례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경제적

으로 재생산할 수 있고(농사지어 먹고 살 수 있고), 환경 및 생태 부담을 일정 수준 내에서 

발생시키는 방식을 지속가능한 농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 또는 ‘지

속가능한 농업’을 위처럼 보다 느슨하게 정의하더라도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경제 ․ 사

회 ․ 환경 측면 각각에서 약화되고 있고, 상호 간에도 불화가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

기 어렵다. 

1.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 실태

이 절에서는 위 정의를 따라 농업의 지속가능성 실태 경제 ․ 사회 ․ 환경 측면으로 나누어 

대표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진단한다. 경제 측면에서는 소득, 사회 측면에서는 지역 경제에

서 농업의 위상과 농업 역할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만족도, 환경 측면에서는 환경부하 지

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농가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농가교역조건지수는 2005년 100.0에서 2017년 

95.3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실질 평균 농가소득은 3,050만 원에서 3,439만 원으로 늘어났

1) SAI PLATFORM, https://saiplatform.org/our-commitment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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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 중 농업소득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다수 농가가 ‘빈곤의 덫’에서 헤어 나오

지 못하고 있다.2) 

둘째, 농가 수와 농업 종사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촌 경제에서 농업 부문이 차

지하는 비중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 2015년 현재 전국 154개 시 ․군 중 지역 총생산(GRDP) 

중 농림어업 비중이 10% 이상인 시 ․군은 55개에 불과했고, 평균 비중은 8.5%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농업 환경과 관련된 각종 환경 지표도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한국 관행 농

업은 농업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 결과 단위 면적당 생산성 증가를 이루

었지만 동시에 토양 및 농업용수 질 악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 부정적 외부효과도 늘

어났다. 즉, 집약적 영농 방식이 확대되면서 농업 부문의 환경 부하가 늘어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농업 환경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토양 양분수지 

초과 현상이다. 2015년 현재 한국 농지의 질소 수지는 222kg/ha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

다.3) 질소 수지 2, 3위인 네덜란드(189kg/ha), 일본(178kg/ha)과 격차가 상당하다. 농업용 저

수지 수질 실태에 관한 조사(KRCC 2016)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수질이 ‘나쁨’ 등급인 농업

용 저수지 수가 꾸준히 늘어났다.

앞 절에서는 몇 가지 자료를 단편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한국 농업 지속가능성 측면

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특히 어떤 부문이 문제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OECD 

(2015b)에서 고안한 혁신, 농업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분석틀(A framework to analyse policies 

for innovation, productivity and sustainability in the food and agricultural sector, 이하 정책 분

석틀)을 이용해 한국 농업 지속가능성 실태를 종합적 ․ 정량적으로 진단 ․ 분석한 Heo 등

(2018)의 결과로 한계를 보완해 보았다. Heo 등(2018)은 Lee 등(2017)에서 제시한 부문별 영

향 요인 수준과 개선 우선순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뒤 이를 종합 지수화 하였는데, 그 결

과를 보면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 종합 지수(Sustainability Composite Index, SCI)는 100점 

만점에 56.1점이고, 특히 농업(사회)와 농업(환경) 지속가능성 지수가 42.6점과 49.2점으로 

가장 취약했다. 

2.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 약화 원인 진단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 약화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사회 구성원

이 농업 부문에 기대하는 역할과 수요가 다양해져 왔지만, 농업 부문과 정책 변화에 적시

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간극이 넓어졌다. 농업 부문은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오랜 기간 그 핵심 기능은 식량 생산이었다. 한국에서도 1970년대 초반까지 주곡 자급을 

달성하고자 증산(增産)에 주안점을 두었던 이유는 식량 생산을 늘리면 농업인 소득을 올릴

2) 상세한 논의는 Rhew와 Kim (2018), Rhew 등(2019)을 참고하기 바란다.

3) 인 수지는 46kg/ha으로 일본(62kg/ha)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OECD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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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Zawojska (2013).

Fig. 1. Societal Demand on agricultural sector with economic development.

Table 2.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agricultural sector

Sector Low income level Mid income level High income level

Agricultural Sector

Output increment rate Low High Low

Output diversification,

specialization
Low Medium High

Policy and market-relevant factors

Economic

development 

policy goal

Industrialization, 

supplying food

at low price, 

food sufficiency

income and 

consumption

increment,

modernizing 

market system

re-structuring, 

environment 

conservation,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Marginal utility of

food production
Large Medium Small

Marginal utility of environment

and multifunctionality
Small Medium Large

Scope of agriculture and

food system
Small Medium Large

Source: Yoo (2016),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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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나아가 농촌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으며(Park et al., 2007) 사회 수요(안정적 식량 

자급)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사회가 농업 부문에 요구하는 기능과 농

업 부문이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 사이의 간극이 넓어지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일반 국민이나 소비자가 농업 부문에 원하는 기능이 달라지지만(Fig. 1, Table. 

2), 농업 부문에서 실제로 제공하는 기능과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변화 속도가 떨어지기 때

문이다. 요컨대 농업의 역할과 기능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존 기능만으로 다양한 요구를 채

우기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역 간 불화(不和)가 빚어지기도 한다. 

먼저 사회 구성원이 농업 부문에 요구하는 기능과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Big Korea Integrated News Data-

base System: Big KINDS)를 이용하여 농업의 다양한 기능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였다.4) 

4) 이론적 논거는 Kim (2018)을 따랐다.

<Food security> <Food safety>

<organic farming & agri-environment> <Urban farming>

Note: A Measurement unit equals frequencies of each key words observed in mass media.

Source: BIG KINDS<https://www.bigkinds.or.kr/> from Rhew et al. (2018a).

Fig. 2. Frequencies of key words regarding multifunc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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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꾸준하게 수요가 있는 기능(예: 식량안보), 비교적 최근 관심을 받고 수요가 늘어

난 기능(예: 식품안전, 친환경농업, 농업환경), 지금은 주목받지 못하지만 앞으로 중요해질 

기능(예: 도시농업(보다 넓게 사회적 농업, 동물복지, 생물다양성) 등 사회 수요는 외연을 

넓혀 왔다(Fig. 2).

그럼에도 농업 부문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적시에 공급하지 못했다(Lee et al. 2012; Hwang 

2014, 2018; Yoon 2010; Rhew et al. 2018a), 이 연구에서는 농업 부문에 대한 사회 수요를 

공급 부문이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경제-사회-환경 지속가능성 균형이 무너

진 점에 있다고 판단했다(Fig. 3). 구체적으로 농가경제 여건이 어렵고 생산요소가 줄어들

고 있어(제Ⅱ장 제1절) 경제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이다. 따라서 농업인은 농산물을 최대한 

많이 생산하여 농업소득을 늘리려 한다. 이 선택 자체는 농업인 스스로 경제적 지속가능성

을 확보하려는 시도이기에 비판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부하가 늘어나거나 

식품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이는 지속가능성의 사회 ․ 환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Fig. 2에서 제시한 예시 중 식량 공급은 충족할 수 있지만, 식품안전, 농

업환경 개선, 도시농업 등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지 못한다. 반대로 사회 수요에 부응하여 

‘조속하게’ 농업 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을 넓히고 다양화하라고 요구를 하는 방향도 

현실적으로 어렵다.5)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영농 방식을 바꾸면 비용이 늘어나거

나 수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Source: Modified from Rhew et al.(2018a).

Fig. 3. Potential conflicts between economic․social․environmental aspects of sustainable 

agriculture.

5) 성숙 시간 논의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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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Maximum score equals 10 points.

Source: Survey conducted by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Fig. 4. Perception of the role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between groups.

<Positive> <Negative>

Note: Maximum score equals 10 points.

Source: Survey conducted by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Fig. 5. Perception of the role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by function and between groups.

이러한 간극 확대 현상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7년 4월 1,529명(일반 국민 1,000명, 

농업인 323명, 전문가 81명, 정책 관계자 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농업 부문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집단별 응답 결과를 비교하면 일반 국민

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농업 부문의 긍정적 기능은 낮게, 부정적 기능은 심각하게 평가했다

(Fig. 4).6) 특히 국토 균형 발전 이바지, 일자리 창출,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등의 기능이 상대적

6) “국민들이 관념적으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를 체감하기는 어려워, 농업

에 대한 지원을 수용하겠다는 여론은 강하지 않은 편이다. 한편 식품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불신, 

수질과 토양 오염 심화,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AI와 구제역의 빈발과 가축 대량 살처분 등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근거한 농업 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일으키고 있다.”(O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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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식품 안전성에 대해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했다(Fig. 5).

마지막으로 농업인과 일반 국민 또는 소비자의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여 이러한 간극을 메

우려는 시도가 부족하였고, 그 성과도 아직까지는 미흡하다(Kim 2016; Rhew et al. 2018b).7) 

1980년대 중후반부터 오늘날까지 농정 흐름은 사회적 수요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였

고, 개방화 시기 강조했던 경쟁력 강화 또는 농업체질 개선 기조를 이어왔다. 이 기간 동안

의 농정은 “다원적 기능을 살려 국민의 삶의 터전이 되도록” 농업을 보전하는 방향과 농업

을 “시장 경제 속 하나의 산업으로서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쟁을 통해 성장”시키

려는 방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Lee et al. 2011: 31). 실제적으로는‘(가격)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 구조 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차(時差) 접근 방식8)을 이 시기 농정 방향에 적용해 보면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도출할 수 있다.9) 

(1) 개방 농정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구조 조정과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은 내적 

정합성10)이 부족했다. 두 정책은 선행 관계 또는 보상 관계를 갖추어야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모순 관계에 가까웠다.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자 했다면 주요 대상

 7) Kim (2016)은 이론 적재성(theory-ladenness) 개념을 적용하여, 2004~2014년 정책 변화가 크게 나타

나지 않았고, 정책 지원 대상에 대한 인식도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Rhew 등(2018b)은 1990

년대 이후 농정 부문별 예산을 비교 분석하였고, 과거 생산기반 또는 경쟁력 강화 방식이 유지되

는 반면, 다원적 기능 등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부문 예산 비중이 작다고 지적하였다.

 8) 시차적 접근은 “사회 현상을 발생시키는 주체들의 속성이나 행태가 주체에 따라 시간적 차이를 

두고 변화되는 사실을 사회 현상 연구에 적용하는 연구 방법”이다(Jung, 2002a). 시차적 접근 방법

에서는 제도나 정책을 도입할 때 시간상 선후 관계(sequence)가 제도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

장한다. 책 대상 집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등의 변인(원인 변수)이 여럿일 수 있고, 각 

원인 변수가 서로 어떠한 관계인지, 어떤 순서로 작동하는지에 따라 결과 역시 달라진다고 주장

한다(Jung, 2002a; Kim and Hwang, 2009).

 9) 시차적 접근 이론에서 사용하는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Jung, 2002a; Kim and Hwang, 2009). 원

인 변수 간 관계에 따라 상호 보완적, 모순 대립적 관계로 나눌 수 있다. 상호 보완적 관계는 상승 

관계(서로 다른 원인 변수가 동시에 작동하여 문제 해결할 때 상승효과(synergy) 발생), 보상 관계

(핵심 원인 변수가 발생시키는 부작용을 다른 원인 변수를 도입하여 완화), 선행 관계(하나의 원

인 변수가 먼저 충족되어야(선행 조건) 핵심 원인 변수가 기대 효과를 발생)로 나뉜다. 대립 모순 

관계는 상황적 모순(상황에 따라 보상 관계와 선행 관계가 모순이 될 수 있는 경우)과 본질적 모

순(하나의 원인 변수를 도입 ․ 실행하고자 할 때 다른 원인 변수를 희생시켜야 하는 경우)으로 구

분된다.

10) 시차적 접근 방식에서 정합성은 도를 이루는 요소 사이에 상호 보완적 관계 또는 최소한 중립적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뜻하는 내적 정합성과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제도를 변화시키는 외적 정합

성으로 나눌 수 있다(Jung, 2002b). 달라지는 환경에 맞추어 제도와 정책을 설계하되(외적 정합성), 

개별 제도나 정책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는지(내적 정합성)

를 분석 ․평가해야 한다. 특히 시간이 흐르면서 여건이 다시 변화거나 정책 결정자 ․ 대상 집단 등

의 속성이나 인식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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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소규모 농가가 전직하거나 탈농하도록 유도하고, 이 농가가 경작하던 농지를 다른 

농가가 이용할 수 있게끔 집중시키는 것이 핵심이었다. (2) 개방 농정기 내 시기별로 소득 

및 경영 안정 정책과 구조 조정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랐고 정책 일관성이 낮아 효과도 떨

어졌다. (3)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방식을 택하여 다수 정책 대상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4)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과 경영 안정

을 추진하는 과정 밑에는 생산주의가 깔려 있었다. 생산성을 높여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려

는 지향점에 이르고자 채택한 주요 수단은 구조 조정과 고투입 ․집약 농법이었다. 당초 목

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와 환경 지속가능성을 훼

손하였다. (5) 외적 정합성 부족은 농업 부문과 사회 수요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농업 부문 

내부에서도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정책 결정자-시행 주체-정책 집단 간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인식과 태도가 순차적으로 달라지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정책을 추진했다. 즉, 특정 제도를 도입했을 때 당초 기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

을 만큼 일관성을 유지하는 ‘성숙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요컨대 농업 부문에 대한 사회 

수요가 변하였지만, 농업 부문 참여자 자체가 직면한 제약과 정책 시차 때문에, 농업 부문

의 기능과 서비스 공급-수요 간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연관관계 하에 해결방안을 모색

한다. 농업 부문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에 있고, 다원적 기능의 확

충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제공된다. 다시 말해, 지속가능한 농업이 투입(input)이 되고, 

다원적 기능이 산출(output)이 되는 인과관계를 갖는다.11) 여기서 투입이 산출로 나타나기

까지 과정이 시차 문제를 동반한다고 할 수 있다. 시차 문제는 변화하는 농정 및 농업에 대

한 인식 변화와 소통을 통해 풀어야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다원적 기능의 확충을 이

끄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다원적 기능 확

충 간의 선순환 관계에 대한 이론적 토대로 (재)생산성 이론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농업의 실행과정 및 추진체계를 제시한다. 이어서 다원적 기능 확충에 대한 국민수

요 조사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다원적 기능 

확충을 위한 농정의 실천과제를 제안한다.

11) 이런 인과관계에 입각하여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을 농정의 목표를 설정한 모델로는 스위

스 농정시스템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Kim (2018) 제3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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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지속가능성 관계: 이론적 검토

1. 한국 맥락에서 다원적 기능 정의 논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세계 각국에서 농업 정책 개

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점과 비슷하다(Cahill, 2001: 36). 1980년대 후반부터 WTO 협

정 논의가 진전되면서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고 개념과 정의도 발전하였

다.12) 다원적 기능의 정의 또는 개념이 최초로 공식 등장한 것은 1992년‘지속가능한 개발

에 관한 리우 선언(Rio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였다(Garzon, 2005: 2).13) 

리우 선언 이후 다양한 개념이 등장하였고, OECD에서 2001년 잠정적 정의(working defini-

tion)를 제시하였다. OECD(2001)는 다원적 기능을 ‘1) 영농 활동을 하면서 상품 산출물(com-

modity outputs)과 비상품 산출물(non-commodity)을 결합생산(joint production)하고, 2) 비상품 

산출물이 외부효과(externalities)나 공공재(public goods) 성격을 지니지만, 3) 비상품 산출물

에 대한 시장이 없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Rhew et al., 2016).

OECD(2001)의 잠정적 정의에서 눈여겨봐야 할 핵심 속성은 공공재, 외부효과, 시장실패

(market failure)이다. 첫째, 특정 재화나 서비스가 배제성(excludability, 대가를 지불해야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과 경합성(rivalry, 특정 주체가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사

용하면 다른 주체가 사용에 제한을 받음)이 없거나 그 정도가 낮을 때, 공공재적 성격을 지

닌다고 한다(Varian, 1992).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중 하나만을 만족하면 불완전한(impure) 

공공재라고 한다(OECD, 2015a). 농업 부문이 환경에 미치는 외부효과도 불완전한 공공재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한 주체(agent)의 행동이 다른 주체의 후생이나 효용에 직접적 영향

을 미치지만, 그 효과가 비용이나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때 외부효과가 있다고 한다(Varian, 

1992). 농업이 환경이나 경관에 미치는 영향(외부효과)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

다(Cahill, 2001; Pretty et al., 2001; Miceli, 2005). 공공재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피해를 끼

치고, 이 부정적 영향이 비경합성(특정인이 부정적 외부효과에 노출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받는 부정적 외부효과 크기가 줄어들지 않는 것)과 비배제성(별도의 노력이나 비용을 투입

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피해에 노출)을 지닐 때 공공 피해(public bads)라고 한다. 셋째, 

시장실패는‘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최선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현상, 즉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다원적 기능에서 시장실패는 외부효과 때문에 

생긴다. 긍정적(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대가(제재)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부정적) 외부효

12) 당시에는 비교역적 기능(Non-Trade Concerns, NTC)이라는 개념을 주로 썼다. 오늘날 널리 쓰는 다

원적 기능과는 지향점에 차이가 있다.

13) 이 사례에서도 다원적 기능과 지속가능성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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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사회에서 원하는 수준보다 적게(많이) 공급된다. 즉,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시장

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국내에서는 ‘공익형’ 직불제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 또는 농업 전반에 관한 논의에서‘(농

업의) 다원적’ 또는 ‘공익적’ 기능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다원적 기능’은 농업 부문

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하는 근거 또는 친환경농업 확

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종종 사용해 왔다(Yoo, 1999; Oh et al., 2001; RDA, 2001; 

Shin et al., 2004; Kim, 2006; Yoo et al., 2010; Kim et al., 2013; Kong et al., 2013; Lee et al., 

2015). 그렇지만 국내 연구로 국한해서 보면 ‘다원적 기능은 무엇인가’ 또는 ‘다원적 기능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Kim(2015)도 ‘다원적 기능’을 추상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 형태나 기능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지속가능성 간 선순환 구조: 이론적 검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원적 기능의 보존 및 확대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반면 지속가능한 농업이 쇠퇴하고 환경오염적 ․ 자원

약탈적 농법에 기반한 영농이 만연하면 다원적 기능의 순기능은 점점 축소되고 역기능이 

점점 확대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위스에서 농정의 주된 목표를 지속가능성과 

공동경제적 성과(다원적 기능)에 두고 이 목표 간 관계를 투입(지속가능성)과 산출(공동경

제적 성과)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Kim, 2018). 결국 다원적 기능에 대

한 이론화 작업은 지속가능성 이론에 그 출발점을 두고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 간의 연

관관계를 규명하는 것부터 이루어진다. 

1) 지속가능성 이론: (재)생산성 이론

기존 지속가능성 이론은 경제적 영역 이외에 사회적 영역과 환경적 영역을 동등하게 고

려하고, 이런 공간적 활동영역과 별도로 차세대를 고려하는 시간적 차원까지 포함하는 것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이론적 체계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계

가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균형점으로 제시하는 실천목표 또한 상대적인 것이라 진정한 지속

가능성이 실현되고 있다거나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 동향을 보면 생산(또는 생산성)이 환경이나 사회적 관계

의 파괴로 이어지는 잘못된 연계가 본질적으로 어디에 기인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지에 대해 집중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대표적인 

연구로 (재)생산성[(Re)Produktivität] 이론을 들 수 있다.14)

14) (재)생산성 이론을 대표하는 학자로 독일의 사회경제학자 비제커(A. Biesecker)를 들 수 있다. 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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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성 이론은 생산(성)이 파괴로 이어지는 원인이 ‘생산적인 것(Produktiven)’과 ‘재

생산적인 것(Reproduktiven)’의 분리에 있다고 본다(Biesecker et al., 2015). 이러한 분리는 경

제적 활동 속에서 뿐만 아니라 전통적 경제이론 속에 강고히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생산

적인 것과 재생산적인 것을 분리하게 된 연원은 본질적으로 상품의 사용가치(Gebrauchswert)

와 교환가치(Tauschwert)의 분리, 더 나아가 교환가치 중심의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서 찾을 

수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분석하는 마르크스의 사용가치 개념은 특정 

상품의 질이나 구체적 용도를 나타내는 가치를 뜻한다.15) 반면 교환가치는 교환의 척도로

서 상품이 지니는 가치의 양을 뜻한다. 다시 말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특정 상품 가격은 해

당 상품의 교환가치를 대표한다. 시장에서의 교환은 다른 사람이 생산한 상품의 사용가치

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생산한 상품과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실제 시장 거래는 

교환의 원인이 되는 사용가치보다는 교환의 양적 척도를 매개로 얻게 되는 교환가치 그 자

체와 그것의 양적 증대(축적)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시장 중심의 교환관계의 발전으로 하나

의 독자적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자본주의 체제는 보다 큰 교환가치(잉여가치)를 얻기 위

하여 노동에 대해 분리전략을 실시하게 된다(Heide, 1993: 264-267). 즉, 자본에 고용된 취업

노동만 교환가치를 갖는 ‘생산적 노동’이 되고, 자본에 고용되지 않은 재생산 활동은 ‘비생

산적 노동’이 된다(Biesecker et al., 2010). 이에 따라 ‘생산적인 것’은 ‘(교환)가치가 있는 것’

이고, ‘재생산적인 것’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구분된다.16) ‘생산적인 것’과 ‘재생산적인 

것’의 분리는 인간의 활동과 자연의 활동에서도 나타나는데, 크게 봐서 인간의 활동은 생산

적이라 간주되어 그 활동(노동 및 자본 투여)에 대해 보상하지만, 자연의 활동은 재생산적

이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된다. 한마디로 이러한 분리가 재생산적인 것을 약탈

적으로 남용하게 함으로써 생산성에 의한 사회와 자연의 파괴로 이어지게 된다.17)

커는 (재)생산성이란 이론적 개념을 발전시켜 돌봄실천경제(Vorsorgendes Wirtschaften) 이론을 

개발하였다. 돌봄실천경제 이론은 Biesecker 등(2000), Biesecker 등(2006), Netzwerk Vorsorgendes 

Wirtschaften (2013)을 참조하기 바란다.

15) OECD 논의에 등장하는 사용가치(use value)와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 OECD(2015)는 시장에 상품

으로 등장하는 재화 및 용역의 사용가치를 use value, 시장상품이 되지 못한 재화와 용역의 사용

가치를 비사용가치(non-use value)로 표현하고 있다.

16)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시장경제에 속하는 것과 가정경제에 속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취업노동

은 생산적이고 가치가 인정되는 지불노동인데 반해, 가정경제의 (여성)가사노동은 재생산적이고 

가치가 없으며‘지불하지 않는’ 노동이 된다.

17) 생산성에 의한 생활세계 및 자연계의 파괴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내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라

는 정치경제학적 분석이 있다. 이에 따르면, 자본의 작동 메커니즘은 (이윤 추구에 있어) ‘한계가 

없음(Maßlosigkeit)’과 (사회와 자연에 대해) ‘돌봄이 없음(Sorglosigkeit)’으로 특징 지워지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산이 필연적으로 파괴를 동반한다고 본다(Biesecker, 2010). 자본의 운동원리가 파괴

를 동반한다는 관점은 Heide (1993)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자본의 총 생산과정은 

한편으로 생동하는 사회적 과정과 육체적인 인간생명의 파괴와 이들의 가변자본화이며, 다른 한



유찬희 ․김수석 ․조원주14

(재)생산성 이론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것’과 ‘재생산적인 것’의 분리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가 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생산적인 것’과 ‘재생산적인 것’모두 동일하

게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것의 사용에 대해서는 보상과 케어를 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Biesecker et al., 2015). ‘생산적인 것’과 ‘재생산적인 것’을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 (재)생산성 이론이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방안은 1) 산출

(생산)하는 것과 재생(재생산)하는 것의 구분을 새롭게 하고, 2) 페미니스트 경제학과 생태

경제학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며, 3) 노동과 자연의 미래를 생각할 때 노동과 자연을 대상으

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주체와 자연적 주체(주체로서의 자연)로 받아들이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며, 4) 보존과 형상화(창조)를 결부시키는 작업(Gestalten mit Erhalten), 즉 보

존 속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된다(Biesecker et al., 2015). 이를 통해 인간의 취

업노동 중심의 경제활동이 사회 ․ 생태적(sozial-ökologisch) 형태로 변환되어진다.

(재)생산성 개념에 입각하여 경제활동 과정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인간의 생산 및 소비 

영역인 ‘생산성 영역’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이해하고, 자연의 ‘재생산성 영역’은 경제활동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시장경제가 자연의 재생산 활동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되는 “선물”로 간주해 왔다. 하지만 경제활동 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인간의 생산과정 이전에 자연의 생산과정이 있었

고, 인간의 소비과정 이후에 자연이 담당하는 환류(리사이클링)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Fig. 6).

(재)생산성 개념이 지속가능성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경제

활동 과정을 (재)생산성의 시각으로 고찰할 때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과에 있다. 다시 말

           Source: Modified from Biesecker et al. (2010).

Fig. 6. Modes of (re)production in a sustainable society.

편으로는 여타 자연의 파괴이며, 이들의 불변자본화이다(Heid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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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재)생산성 개념에 따라 경제활동 과정을 보면, 자연의 재생산 활동이 경제활동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점과 그 활동의 가치를 보상하고 그 활동의 원천에 대해 케어하는 것

이 경제활동 과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2) 다원적 기능 이론으로서 (재)생산성 이론

전술한 바와 같이 다원적 기능은 지속가능성(지속가능한 농업)과 밀접한 관련(투입-산출 

관계)이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이론에 속하는 (재)생산성 이론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되는 점은 분명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생산성 개념과 다원적 기

능의 개념이 지속가능성을 매개로 하지 않더라도 개념적 친밀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재)생산성 개념에서는 ‘재생산성 영역’이 ‘생산성 영역’ 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 영역을 케어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이와 유사하게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유발하는 효과가 

높으며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후생의 크기가 실물시장에 공급되는 농산물을 통해 얻는 것

에 비해 못지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 기능의 원천에 대해 보상과 

케어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생산적인 것’과 ‘재생산적인 것’을 동

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제활동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

하듯이, 다원적 기능을 실물 농업생산만큼 가치가 있는 농업의 성과로 인정해서 다원적 기

능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인간(농업인) 및 자연(농업생태계)에 대해 보상과 케어를 해야 

한다는 귀결로 이어지게 한다.

Fig. 7의 (A)와 (B)는 현재 상태를 뜻하고, (C)와 (D)는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이를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A)와 (C)는 주로 농업 부문과 자연 생태계 일부를 아우르는 생산 

부문을 뜻한다, (B)와 (D)는 시장(소비자) 부문 또는 보다 넓은 사회 부문을 뜻한다. Fig. 7

의 (A)와 (B)를 이용하여 현재 한국 농업이 안고 있는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 실태 및 

문제를 분석해 보면,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속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A)와 (B)에서 (C)와 (D)로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D)가 주로 생

산성 영역에서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관계를 맺는 영역이라면, (C)는 자연의 

재생산성 영역에 보다 포섭되며 환경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먼저 (A)에서 (C)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과정은 영농 방식을 바꾸어(행위)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방향(결과)으로 이동하는 단계이다. 영농 방식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작점이 된다. ‘지속가능한 영농 방식’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Pretty(2008)를 따라 환경부하를 줄이고, 인적 역량(농업인의 지식과 기술 등)과 집합 역량

(collective capacities)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의한다.18) 지속가능한 영농 방식을 수용 ․ 확대

18) Pretty (2008)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1) 생물학적, 생태적 측면(자원 순환, 질소 고정, 토양 재생,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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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은 상품(농산물, 농식품) 외에도 다원적 기능을 확충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농업 

부문 생산자가 지속가능한 영농 방식을 점차 받아들이고 확대한다면 1차적으로 환경과 생

태 질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일 것이다(Fig. 7의 (3)). 나아가 긍정

적 외부효과를 더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와 (C)를 비교할 때 다

원적 기능(’MF’) 크기가 늘어난다.

이 과정이 반복되고 농업인과 사회 구성원이 변화를 인지하기 시작하면 사회적 인식 역시 

달라진다(Gasson과 Potter, 1988; Hall et al., 2004; Morris et al., 2005; Howley et al., 2014).19) 

이러한 변화는 농업 부문 외부에 있는 소비자나 사회 구성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즉 

Fig. 7의 (B)에서 (D)로 이동하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최소한 초기에는) 공

공 부문(E)이 주도하여 농업인과 납세자(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Fig. 7의 

F).20) 시장실패를 교정할 수 있는 공공 부문(E)은 종래 생산성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하여 

오면서 다원적 기능이 지닌 효능 또는 재생산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정책에 투영하려

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Fig. 7의 (2)). 이 결과 농업 부문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제한되고 시장과 공공 부문이 다원적 기능과 관련된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면서 농

업 부문 기능과 사회 수요 간 간극이 확대되었다. 다원적 기능의 확산과 관련하여 공공 부

문(정부)의 태도 및 방향 전환이 중요한 것은 공공 부문이 농업인과 일반 국민(소비자) 간

에 중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부문 바깥의 사회 구성원(소비자와 국민) 역

시 농업에서 진정으로 기대하는 바를 달성하려면 농업인과 농업부문 종사자들이 함께 의사

소통하여야 한다. 의사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농업의 가치는 농업생산의 경제적 효율성

(예: 가격경쟁력)으로만 평가되기 때문에 농업생산자는 농업생산자대로, 소비자는 소비자

대로 이러한 효율성만 추구하고, 이 효율성으로 농업의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농업의 진정

감 작용(allelopathy: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이 화학물질을 체외로 배출하여 그 물질의 화학적 작용

을 통해 상호 영향을 미치게 하는 현상), 천적 이용 등)을 식량 생산 과정에서 고려, 2) 환경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생 불가능한 투입재 사용 최소화, 3) 농업인의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인적 

자원 활용 증가, 4) 사람들의 집합적 역량(collective capacities)을 활용하여 병충해 방지, 수로 관리, 

관개 등을 수행하는 원칙을 지키는 농업”이라고 정의하였다(Rhew et al., 2016에서 재인용).

19) 예를 들어 충남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대상 마을 주민들이 영농 방식을 바꾸고 마

을 경관 가꾸기 활동을 수행했다. 이 결과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경관이 바뀌는 등 변화가 나타

났고 주민들은 이 결과를 보면서 성취감과 동기를 얻었다고 응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Rhew 등

(2018b) 제3장에 제시하였다.

20) Lee (2017)을 참고하였다. Lee (2017)은 “농업인은 정부의 기본적인 설계를 따르는 신민(臣民)이 아

니라 수평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시민(市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다원적 기능을 확

충하고 지속가능한 영농 방식을 확대시키는 것을 시민으로서의 농업인이 수행할 책무로 이행하

고, 이를 토대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Lee (2017)가 주장한 시민 

개념을 사회 성원까지 확대하였다. 즉, 사회 구성원은 사회 수요를 반영해 달라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책무로서 공공 부문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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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활성화를 통해 여론이 형성되는 하버마스적 생활

세계 내의 공론영역21)을 활성화하고 의견수렴 과정(Negotiation Process)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Fig. 7의 (5)와 (G)).

다음 단계는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농업 부문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돌봄을 

실천하는’ 단계이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적 문제 중 하나인 돌봄 없음(Sorglo-

sigkeit)을 극복하는 것이다. 먼저 지금까지 다원적 기능을 제공해 왔지만 적절하게 평가받

지 못해온 농업 부문 참여자(농업인)에게 정당한 대가(remuneration)를 제공하고(경제 ․ 사회 

지속가능성 향상), 다원적 기능을 원하지만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일반 국민과 소비자의 요

구를 반영하며(사회 지속가능성 향상), 그동안 ‘이용’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자연의 재생산

(Reproduction) 활동에 대해 복원력을 높이려는(환경 지속가능성 증대) 돌봄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확산하는 형태로 영농방식을 전환하고, 여기에 인식의 변화까지 동반

된다면, 영농방식의 전환으로 발생한 사회적 후생의 기여(Fig. 7의 (1”))에 대한 적절한 대

가(remuneration)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22) 영농 방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생산자는 일정 

정도 위험(risk)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비용이 늘어나거나 소득이 감소할 개연성이 크기 때

문이다. 즉, 생산자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영농 방식 변화를 추진 또는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 영농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공공 부문 역량을 Fig. 7의 (2)에 집중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2)와 

(4)에 걸쳐 변화시킨다는 의미이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차원을 넘어 사회 ․ 환경 

측면 지속가능성까지 아우르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공공 부문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농업인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사회와 자연에 기여하였지만 (시장

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자연 자원을 비롯한) 재화와 서비스 가치를 평가한다는 

뜻이다(Fig. 7 B에서 D로 이동, (1”) 구체화). 이는 시장에서 교환가치로 평가받지 못하는 

재화와 용역의 질, 즉 사용가치를 제대로 인지하는 것이자 돌봄을 실현하는 과정이 된다

(Fig. 7의 (G)). 동시에 농업(인)이 사회의 한 부문으로(사회 성원의 일원으로) 수행하는 기

능을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하다(경제 ․ 사회 지속가능성 강화, Fig. 7의 F와 G). 사회가 ‘새로

운’농업의 지향점과 행위를 인정하고 수요를 투영(환류)한다면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21) 하버마스의 공론영역 이론에 대해서는 Habermas (1990) 및 Kim 등(2015), pp. 17-18을 참조하기 바

란다.

22) 영농 방식에 따라 발생시키는 후생의 크기가 다르다. 그러나 후생을 보다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영농 방식, 예컨대 유기농업은 대체로 생산자 노력이나 비용 등 부담 증가를 수반한다. 따라서 생

산자가 의도적 ․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전환한 영농 방식 자체의 후생 기여를 인정한다는 뜻

도 담고 있다.



유찬희 ․김수석 ․조원주18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Fig. 7의 F, G와 (5)). 이는 생활세계를 복원하고 자연생태계를 (객체

가 아닌) 주체로 인정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Source: Modified from Rhew et al. (2018a)

Fig. 7. A virtuous cycle between multifunctionality and sustainability in agricultural sector.

종합하면 지속가능한 영농 방식을 확산시켜 농업 부문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고(1단계),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최소한 초기에는) 공공 부문에서 정당한 반대급부를 

지급하는(2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을 모두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반복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 간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할 수 있다.

Ⅳ. 사례 분석: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에 대한 수요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다원적 기능의 선순환 관계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의 실현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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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국내 축산업의 생산방식 변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계측한 연구로 Kim 등(2018)이 

있다. Kim 등(2018)은 다음과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에 대해 정책 수

요자인 국민의 사회적 수요를 계측하였다: 국내 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장 개방에 

따라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한국 축산업은 밀집사육과 규모화 방식을 중심으로 생

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이 결과 공장식 밀집사육은 국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특히 

동물복지, 식품안전, 환경오염 측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함께 불러왔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장식 밀집사육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사

회적 수요가 생겨나게 되었다.

Kim 등(2018)에서 개념화한 지속가능한 축산이란 건강하게 자란 가축이 건강하고 안전

한 (육류)식품을 제공하고, 안전한 고품질 식품이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

해 적절한 사육환경에서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 ․ 공급하면서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산업으로 축산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 이 연구가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평가하기 위해 설문을 구성한 내용을 보면, 동물과 

사람이 자연의 일부라는 인식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의 속성 역시 동물과 인간 그리

고 주변 자연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관된 속성들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정책적 수요 크기를 

평가하는 질문으로는 응답자들에게 현재의 축산업에서 지속가능한 축산 정책으로 전환할 

때 추가적인 세금 납부 의사(지불의사)를 물었다.23) 즉, 사회 구성원이 지속가능한 축산업

을 위한 정책을 지지하면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지속가

능한 축산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로 계측하였다. 선택형 질문의 예시는 Table 2와 같다. 선택

형 질문은 현재의 축산방식을 설명하는 대안 1개와 지속가능한 축산을 설명하는 대안 2개를 

포함하여 총 3개의 대안 가운데 한 가지를 응답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24)

Kim 등(2018)의 분석 결과,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고자 하

는 금액은 양돈업이 연간 3조 7천억~4조 4천억 원에 이르렀고, 소는 연간 3조 4천억~ 3조 

9천억 원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양계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불의사금액은 연간 3

조 6천억~4조 2천억 원으로 계측되었다. 특히 축종에 관계없이 적절한 사육 여건 제공과 

고품질 안전식품 공급으로 전환할 때 지불의사가 환경부하 최소화보다 크게 계측되었다. 

이는 살충제 계란 파동에 따른 동물복지와 안전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

과로 해석된다. 또 축종별 지불의사금액을 살펴보면 양돈업에 대한 국민의 지불의사 금액

23) “공장형 밀식사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앞서 언급한 지속가능한 축산 정책을 추진하

려 합니다. 정부의 지속가능한 축산 정책은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바

탕으로 만들어 집니다. 만약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축산 정책이 실제 추진된다면, 

이에 필요한 추가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

약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없을 경우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없습니다.”

24)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im 등(2018)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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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산 축산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

돈업에 대해 국민들이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장 크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2. An example of choice experiment questionnaire

Attributes Present Alternative 1 Alternative 2

Complying with animal 

welfare standard
Not available Available Not available

Complying with organic 

livestock standard
Not available Not available Available

Manure management via

more eco-friendly method
Not available Not available Available

Additional tax to be paid None 50,000 KRW/yr. 70,000 KRW/yr.

I support the option No. ( ) (    ) (    ) (    )

Source: Kim et al.(2018)

Kim 등(2018)의 결과를 전술한 이론적 검토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현재 

널리 쓰고 있는 밀집사육 등의 방식은 Fig. 7의 (A)와 (B)에 해당한다. 가급적 적은 비용으

로 교환 가치를 높이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을 이용(착취)하는 과정에서 가축질

병 발생 빈도 및 환경부하 증가 등의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B)의 영역에서 보더라도 

식품안전성 문제나 동물복지 수요 반영 부족 등 사회 수요와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 

다원적 기능 측면에서 보면 사회 구성원이 현 시점(식품안전, 환경부하)과 미래 시점(동물

복지)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은 영농 방식의 변화가 자연과의 관

계를 바꾸고(Fig. 7 (A)에서 (C)로 이동), 동시에 국민이 원하는 기능을 현재보다 더 제공

(Fig. 7 (B)에서 (D)로 이동)한다는 지향점을 담고 있다. 선택실험법으로 추정한 소비자 지

불의사는 농업인의 자연 활동에 대한 평가이자 평가받지 못해온 가치에 대한 대가로 추정

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다원적 기능을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수요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Kim 등(2018)의 연구 결과는 향후 다원적 기능 및 지속가능성 확충 방향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먼저 다원적 기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대상인 식품안전성 및 동물복지에 대

한 사회적 수요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범위를 넓힐 때 사회적 공

감대 형성이 보다 용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전환할 때 1차 대상은 

축산 농가이지만 점진적으로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효과의 영향을 받는 농촌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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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축산물) 소비자까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원적 기능과 (재)생산성 강화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지하는 대상으로 농업 부문 외 사회 구성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

와 맞닿는다. 공익형 직불제 등 재정적 수단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다원적 

기능 및 지속가능성 구조를 구축하는 필요조건이 되기는 어렵다. 지속가능한 축산 육성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앞서 일차적으로 더불어 사는 사람과 자연을 동일한 수준으로 배려

하는(돌보는) 윤리적 동기와 사회적 책임 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내적 동기 등). 그 다음 

축산농가가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

고 전환을 실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성숙 시간)을 감안해야 한다.

Ⅴ. 농업의 지속가능성 및 다원적 기능 확충: 실천 과제

앞 절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지속가능성이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음을 (재)생산성 

이론을 토대로 규명하였고, 지속가능한 축산 사례 분석을 통해 이 영역의 국민적 수요 크

기를 조사하였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단계로 질적 전환을 이루고자 할 때 실천해야 할 과

업의 방향과 고려 사항을 제안한다. 

1. 정책 방향

이 연구에서는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된 원인을 사회가 농업 부문에 요구하는 

기능 및 서비스를 농업 부문이 충분히 적시에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찾았다. 즉, 농산물

로 대표되는 상품 산출물(commodity outputs, CO)은 수요에 맞추어 공급했으나, 비교적 최

근 수요가 등장하거나 늘어난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 비상품 산출물(non-commodity outputs, 

NCO) 공급이 문제가 되었다. 기존 정책은 상품 산출물 생산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

기 때문에 이 격차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Belletti 등(2003)이 분석한 농업의 역할 전

환 과정의 한 경로이다(Fig. 8).25) 이러한 경로 논의 분석에 따를 경우, 한국 농업과 농정은 

25) Belletti 등(2003)은 다기능 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으로 전환 과정을 상품 산출물(commodity 

outputs, 이하 농산물)과 비상품 산출물(non-commodity outputs, 이하 공익적 기능) 관계를 중심으로 

개념화하였다(그림 #). 1) 초기 산업화 단계에는 농산물 증산이 생산자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하는 자체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 2) 후기 산업화 단

계로 접어들면 농산물 생산 이외에도 환경 등에 관심이 높아진다. 그러나 실제 공급은 농산물에 

집중되기 때문에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갈등 관계가 형성된다. 3) 이 단계 이후에는 

cross compliance 단계로 접어든다. 공익적 기능을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되거나, 농산물과 공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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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인 후기 산업화 단계에서 제3단계로 넘어가려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제3단계로 이전과정에 있는 국가의 농정방향은 1)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매개로 한국 농

업의 외적 정합성과 내적 정합성을 높여 사회 ․ 환경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2) 다원적 기

능 발현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중심으로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

며, 3)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실천 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일차적으로 외적 정합성을 높이려면 사회 구성원이 농업 부문

에 요구하는 바를 지속적 ․ 정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Fig. 7의 E↔ F). 이는 중앙 정부 차

원의 정책 수요 조사가 될 수도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처럼 

작은 행정 단위 또는 마을 단위에서 해결해야 할 농업 부문 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맞게 사

업 활동을 설계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수요 변화 방향과 맞지 않는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사업 내용 등을 조정하여 농업 관련 정책 자체의 내적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수요와 그 변화를 농업 부문 참여자에게 알려주는 조성 기능을 수행해

야 한다(Fig 7.의 (4), (5), (G)). 여기서 변화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회적 

수요에 맞추어 영농 방식 등을 바꿀 수 있게끔 역량을 갖추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충분한 

재정적 유인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다원적 기능 발휘와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 제공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 단계가 상승 관계 또는 보상 관계를 이

루도록 설계해야 한다.26)

마지막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실천적 과제 발굴은 제4장에서 분석한 지속

가능한 축산에서처럼 소비자와 국민들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

러한 영농방식으로의 전환을 육성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농업인 중심 농업에서 국민 중심 

기능 각각에 대해 다른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한다. 최근 공익형 직불제 개편 논의 등이 이 

단계로 넘어가려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마지막 단계는 농촌 개발(rural development)로 농

산물 생산과 공익적 기능 제공 간 격차를 좁히는(reconcile) 단계이다.

26) 예를 들어, 향후 다원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마중물 성격으로 일정 수준의 사전 지원을 한다면

(제2절의 사회적 투자) 경제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완화시키고 보다 사회 후생이 큰 영농 방식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므로 보상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Coherence between

CO and NCO

Support

CO NCO

Low (2) Late modernization (3) Cross compliance

High (1) Early modernization (4) Rural development

Source: Belletti et al. (2003). 

Fig. 8. Combination of public support and CO-NCO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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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으로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패러다임 전환은 “지속가능한 

농업 ⇒ 다원적 기능 산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

대 확대 ⇒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 다원적 기능 확산”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Kim et al., 2018).

2. 실천 방안

1)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정의와 범위 확대

이 연구에서 실천 방안의 하나로 제안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1) 영농 활동 과정에서 

결합생산 형태로 발현되는 공공재로, 2) 긍정적 ․ 부정적 외부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지만 

시장실패 때문에 사회 최적 수준만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3) 일정 정도 공공 부문 개

입이 필요한 기능’이 된다. 요컨대 농사를 지으면 다양한 긍정적 ․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키

지만, 별도의 정책이 없으면 긍정적(부정적) 기능이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적게(많이) 

제공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원적 기능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명시적으로 포

함시켜 외연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 확대가 정책화 과정에도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이와 같이 재정의하면 그동안 한국에서 통용되던‘공익적 기능’정

의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첫째, 변용된 정의는 농업 부문이 발생시키는 

역기능을 인정하고 이를 수정하려는 노력과 실천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담는다

(Fig. 8의 1단계).27) 다시 말해, 생산성 영역을 넘어 재생산성 영역까지 고려하는 (Fig. 7의 

(A)에서 (C)로 이동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 국내에서 주로 주장하던) 과

거에서 현재까지 농업 부문의 기여를 토대로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을 넘어 보다 미래지향

적인 실천을 전제로 사회적 투자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뜻을 담게 된다.28) 다시 

말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방안이 ‘영농 방식을 바꾸게끔 공공 부문에서 유인을 제공하

여 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늘리거나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 형태가 

되고, 이 결과로 사회적 수요와 실제 농업 부문 역할 간의 간극을 좁히는 사회적 투자 관점

에서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사회적 투자는 “미래에 발생할 유형 또는 무

27) 특히 부정적 외부효과는 영농 활동 주체가 지켜야 한다고 사회 성원들이 (암묵적으로) 요구하거

나 용인할 수 있는 수준(Bromley and Hodge, 1990) 또는 법제화되거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수준을 

도출할 수 있다.

28) 이 과정은 현재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거나 주목 받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기능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 범위를 확대한다는 뜻도 담고 있다(Fig. 8의 2단계). 가령 식량

안보나 친환경농업 등 전통적으로 중시했던 기능과 범주 외에도 도시농업, 식품안전 등 새로운 

기능이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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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산출을 높이기 위해 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현

재의 지출”을 뜻한다(Jeong, 2007).29) 요컨대 농업 부문이 재생산성 영역까지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영농 방식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다원적 기능과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자 한다는 약

속(commitment)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마중물을 공공 부문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꾀하는 것이다. 

    Source: Modified from Rhew et al. (2018a)

Fig. 9. Enlarging the scope of multifunctionality.

2) 정책 대상 구체화(targeting)

영농 활동을 근간으로 다원적 기능을 확충한다는 방향에 부합하려면 영농 활동을 통해 

다원적 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농가를 정책대상으로 구체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반

면 전업화 ․ 전문화 ․ 규모화를 이루거나 추진하는 농가는 우선순위를 뒤에 둘 필요가 있는

데,30) 이는 이 유형 농가가 다원적 기능 관련 활동보다 생산성 향상 등의 정책에 보다 적합

29) 다원적 기능 확충(긍정적 외부효과 증대, 부정적 외부효과 감소)과 지속가능성 강화이고, 인적 자

본 및 사회적 자본은 정책 대상에 해당한다.

30) Rhew 등(2019)은 소득 원천과 규모에 따라 농가를 유형화하고 2013~2017년 자료를 이용하여 이행 

경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형에 무관하게 상당한 경로 의존성이 나타나고, 특히 농가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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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 지향적 관점을 반영한다면 농업 부문에 새로이 진입하는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는 현행 정책 대상자들 중에는 오랜 기간 익

숙해진 영농 방식을 단기간에 바꾸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농가 또는 농업인이 상당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지 면적이 작거나 고령이어서 다원적 기능 활동 수행에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는 정책 대상이 수행할 수 있는 세부 활동을 마련하여 대상 범위를 넓힐 필요

가 있다. 이는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 사례에서 살핀 농촌경관 활동 등이 그 사례에 속한

다. 범주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까지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소비자 ․납세자와 함께 인식 변화의 주체(대상)가 

되기 때문이다.

3) 동기 부여 및 인적 역량 강화

(재)생산성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농가)은 한편으로 농업생산을 

통해 소득을 영위하는 개별 경제주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국가) 전체를 위해 (농

업)생태계를 관리 ․ 보전하는 환경(생태계) 지킴이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서 이 지킴이 책무

는 “서로 다른 동기(motivation)와 역량(capacity)을 가진 개인, 단체, 또는 구성원 네트워크 

행위자(actor)가 다양한 사회-생태적 맥락(social-ecological context) 속에서 실천하는 행위”를 

뜻한다(Bennett et al., 2018). 책무 행위(stewardship action)는 행위자(actor), 동기(motivation), 

역량(capacity)으로 이루어진다(Bennett et al., 2018). 행위자는 앞서 논의한 정책 대상 범주를 

뜻하기도 하지만, 개인 또는 집단 네트워크까지 포함한다. 활동 성격에 따라 개인보다 집합 

행위가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실천 동기는 경제적 유인 같은 외부 동기

만이 아니라 가치관이나 신념, 또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개인의 판단(Lynne, 1995)까

지 아우를 수 있다. 영농 방식 등을 전환했을 때 행위자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들어간 노

력이나 비용보다 적거나, 반대로 실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받는 제재가 약하다고 

느낀다면 실천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반면 외부 동기에만 의존하면 일부 행위

자는 ‘자신이 실천하던 행위의 가치가 폄하된다고’ 여겨 반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일

한 활동을 하더라도 역량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Bennett et al. (2018)은 역

량을 사회 자본(행위자가 맺는 공식 ․ 비공식 관계), 문화 자본(지역 공동체 정체성을 이루고 

무형의 준거가 되는 장소, 전통, 관습 등의 유무), 재정 자본(행위자의 재정 여건), 물적 자

본, 인적 자본(행위자의 교육 수준, 과거 경험, 인구학적 특성 등), 제도 자본(법, 정책, 조직

화 방식, 거버넌스)이 해당 역량을 좌우한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적지만 농업 관련 소득이 비중이 높은 농가는 농외소득 활동을 확대할 여력이 있는 

반면, 그 반대로 이행하는 비중은 낮다고 주장하였다. 영농 활동을 기반으로 다원적 기능을 확충

할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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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숙 시간 마련 필요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앞서 말한 사회적 투자를 비롯해 관련 정책들(특히 소득 

및 경영 정책)이 다원적 기능 확충과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적 합

리성(또는 경쟁력 강화) 때문에 재생산성 영역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은 오랜 기간 한국 

농업 부문에서 나타난 문제였다. 따라서 최근 논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나 농민수당 등의 

수단을 사회적 투자 방식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영농 방식 도입과 다원적 기능 확충 간

의 선순환 관계가 형성되게 할 필요가 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속가능성 

강화와 다원적 기능 확충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역기능을 줄이는 보상이 

되기도 한다. 이 단계를 거친 뒤 점진적으로 사회적 ․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면 공공 부

문 재정 투자와 상승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공공 

부문 자원을 투입하더라도 성과를 거둘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31) 따라서 

비록 단기에 성과를 거두기 어렵더라도 성숙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Submitted, September. 11, 2019 ; Revised, December. 2, 2019 ; Accepted, February.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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